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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언제, 어

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수행해 나가는가에 따라, 북한의 경제환

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추진전략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교류의 착실한 축적

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나가는 쌓아 올리기(積み上げ)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실

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에 소극적,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핵 개발 의혹,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등으로 일본사회의 대북여론은 극도로 악화,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

하고는 새로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경제협력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흐름을 타

고 일북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교

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의혹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납득할 만한 조

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된다면, 50∼100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재화와 용역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이는 왜소한 경제규모를 가진 북한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 자금이 유용하게 쓰이

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

경제공동체 구성이라는 양자적 접근에서 일본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북한경제 재생이라는 다자적 접근으로 대북경협의 기본시각을 전환

해야 하며 둘째, 일북수교 자금이 기능정지에 빠진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개혁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지도

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무상·유상의 일북수교 자금의 집행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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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기존질서에 일대 지각변

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산가족 재회,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남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

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 확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 남

북화해국면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이같은 새로운 흐름은 남북한 관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10

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의 실질적 2인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

장이 워싱턴을 방문,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하고 매

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장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짐으로써 미북

관계도 급류를 타기 시작하였다. 10월 23일에는 올브라이트 장관이 사상

첫 직항기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총 6시간에 걸

친 회담을 갖은 후 미국의 최대현안인 미사일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미북 미사일 전문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은 미사일문제

의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급작스런 관계진

전에 대한 미국내의 우려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승리함으로써 당초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내 방북

은 무산되고, 미북관계는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향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

에게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관계 개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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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늦춰질 것이나, 미사일문제 해결 등 대북관계 개선노력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만일 미북관계에 일대진전이 일어난다면, 이는 일본의 대북

접근에도 엄청난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남북화해에 이어 미북, 일북 관계개선이 실현되어 한미일의 대

북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선되면, 냉전구조라는 한반도 구질서의 해체

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point of no return)를 건너게 된다. 이 과정은

핵, 미사일, 테러, 납치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요소가 제거되면서 한미일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요컨대,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이 어느 정도 마

무리되고 나면 경제협력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 경제재건에 나서게 된다. 즉, 한반도 냉

전구조 해체는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서 경제적 활로가 열리는 새로운

북한 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북한을 탄생시키는 경제협력의 원천은 크게 보아 세 가지

로 분류된다.

첫째, 남북경제협력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복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개성에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도 대폭 늘어나

지난 10월에는 6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

경제의 한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을 예고한다.

둘째, 일북 수교자금이다. 적절한 시점에 일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

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수교 일정이 가시화될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협상

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50∼1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집행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셋째,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장기저리의 차관획득이다. 미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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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입 이전이라도 특별신탁기금

(Special Trust Fund)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천중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일북 수교자금이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의하면, 1999년도 북한의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약 158억 달러이다. 그런데 일북 수교자금은 50∼100

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이 자금의 집행이 북한경제에 끼칠 영향은 실

로 막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 前조선노동당 비서는 북한 지도

부는 일본의 수교자금만 들어오면 50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집행될 것인가는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자금의 사용이 북한경제의 단

순한 재건이 아닌 시장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재생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남북경제협력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점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련연구는 매

우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당국은 북한특수를 논하면서 일본의 수교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기업이 수교자금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 집행되는 것이 한반도 장래와 관련하여 바

람직한가에 대한 선행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경제재생에 있

어서의 한일양국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

북 경협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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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국내의 논의는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북 경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일본 정계 및 경제계의 문제의식과 입장을 분명히 정리

한 후,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경협과 그에 대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일·북 경제관계 약사

대북경협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지루할지 모

르겠으나, 먼저 일북 경제관계가 어떠한 역사적 경위를 거쳐 현재에 도달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 후, 그 결과 형성된 일본의 대북경협에 대한 자

세와 태도를 분석하는 순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북 경제관계의 역사는 19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45년간의 전개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누어진다.

1. 제1기( 19 5 6년∼19 6 1년) : 간접무역시기

1953년 한국전쟁이 종결된 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

다. 스탈린의 죽음을 계기로 미소간에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1954년말에는 비둘기파 정권인 하토야마(鳩山) 내각이 출범

하면서 일본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기운이 높아졌다. 하토야마 수상은 대

북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조선에 좋은 일도 하였다 는 1953년 10월의 이른바 구보타(久保

田) 망언으로 한일수교 교섭이 중단되어 있던 때였다.

이 같은 변화된 정세를 활용, 북한은 대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55년 2월 북한 외교부장 남일은 성명을 발표,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

여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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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용의가 있다 고 표명한 후,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 문화교류 및

그 밖의 조일관계의 수립,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고 천명하였다. 북한이 대일관계 정상화를 최초로 제기한 사

건이었다.

한편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1954년부터 일본 무역업계 일부

는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 같은 해 9월에 북한에

경제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등

장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자, 1955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

무역촉진위원회의 중개로 일본의 민간 무역상사인 도우코우붓산(東工物

産)등 3상사와 조선무역회사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평양에

서는 일소무역회1)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일조무역의 촉진

에 관한 의사록」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조인 바로 다음 날, 일본정부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할

것을 차관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그 후 1956년 2월 日朝協會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일조무역의

촉진 및 상품교역의 일반조건에 관한 담화록」을 발표하였고, 3월에는 일

본 관련업계에 日朝貿易會가 결성되어 간접무역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같은 해 9월 일조무역회,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조협회 등 일본

측 3단체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중

국 다롄(大連)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이 개시되었다. 협정에는 수출입액을

각각 600만 파운드로 할 것과 품목, 결제, 수송, 중재 등의 구체적인 항목

이 포함되었다. 결제방식은 중국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일북무역은 일중무역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1) 북한과의 무역을 담당할 일조무역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일소무역회가 일

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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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8년 5월 발생한 나가사키(長崎) 국기사건 2)으로 일중무역이

중단되자 일북무역도 1년 9개월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양국 무역

관계자의 노력으로 1959년 6월 홍콩경유에 의한 교역이 재개되었다. 그러

던 중 같은 해 12월부터 재일조선인 귀국선이 니이가타(新潟)에서 취항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는 수출품중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은 품목에 대해서

는 대금결제선을 북한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직접수송을 승인하였

다. 그러나 정부승인을 요하는 수출품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홍콩을 경유해야 했다.

2 . 제2기( 19 6 2년∼ 19 7 1년) : 직접무역의 출발 및 정착

1960년 10월 일본의 한 상사가 북한에서 선적한 화물을 일본으로 직접

싣고 와 정부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일이 2건이나

발생하였다. 관련업계는 일본정부에 북한과의 직접무역을 강력히 요구하

였다. 이에 당시 이케다(池田)내각은 직접무역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단,

직접 대금결제 금지와 강제바터지역(동등한 액수의 수출이 있어야 수입을

인정하는 지역)규정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

고 직접무역의 공인으로 1961년 일북무역액은 891만 달러(일본측 수출

494만 달러, 수입 397만 달러)에 달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2) 당시 나가사키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日中友好協會 주최의 중국상품 전시회장에서 일

본 우익단체의 한 청년이 중국국기인 五星紅旗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중국과 공식 국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五星紅旗는 국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 형법 제92조 外國國章損壞罪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을 내렸다.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 모든 무역관계를 중지시켰다. (田中明彦, 「日

中關係 1945∼1990」, 東京大學出版會, 1991年,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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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1962년 11월「수출무역관리규제」조항의 일부 개정에 의해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표준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에는 정기화물선이 취항하였고, 1963년 2월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와 일조무역회 사이에 「일조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이

조인되었고 「일조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도 체결되

었다. 이 「일반조건」은 그 후 거래형태의 진전에 따라 1965년 8월, 1967

년 1월, 1980년 9월에 각각 개정되었다.3) 1963년 9월에는 조선무역은행과

환거래계약이 체결돼 직접결제가 개시되었다. 그 결과, 북한기술자의 방

일문제를 제외하고는 무역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대부분 정비되기

에 이르렀다.

1964년에는 철강재의 1년 후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연불수출이 처음

으로 허가되었고, 그 후 1965년까지 각종 기계와 자재에 대한 2년 내지 3

년 연불수출도 허가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1965년 5월에

는 평양에서 일본 기계상품 전시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일본기업이 대

북무역에 적극성을 띤 것은 당시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기업들이

발전설비와 각종 플랜트의 대북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체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불수출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4)

연불수출이 허가된 1964년에 일본의 대북수출은 1,128만 달러, 대북수

입은 2,023만 달러, 합계 3,151만 달러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5

년 12월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일본의 수출은 급감하게 된다.

3) 河合弘子,「北朝鮮の開放政策と日朝貿易 日朝貿易への影響と役割」,「岐路に立つ

北朝鮮」, 小此木政夫編,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87年, p. 171.
4) 小牧輝夫,「日朝貿易の擴大」(小此木政夫編著,「北朝鮮ハンドブック」，講談社, 1997

年), p.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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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기( 19 72년∼19 75년) : 급격한 무역확대와 채무문제

의 발생

1971년 7월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공식화된 新데탕트 무드는 일본

외교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1945년 패전이후 독자적인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미일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미국의 충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일본은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타이완을 버

리고 중국을 택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은 일본외교

에 과연 독자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졌고, 이제부터라도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 외교를 전개하자는 분위기로 발전해 나갔다. 그 주요한 결

과의 하나가 일중 국교정상화(1972년)의 다음은 일조 국교정상화 라는

인식하에서의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노력이었다.

이 점에 있어 북한 또한 적극성을 띄었다. 미국이 타이완을 버리고 중

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고무받은 북한은 1971년 여름 분단이후 처음으

로 남북당국자간 교섭을 개시함과 아울러 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 북한을 방문한 東京都知事

및 기자단에게 김일성은 전향적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적극적인 대일발언

을 하였다. 특히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경제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

해 서방의 발전된 기계, 설비,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

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1년 11월 일본에서는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日

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되었다. 이듬해 1월 평양에서 무역확대의 목표

와 방법을 규정한「일조무역 촉진에 관한 합의서」가 日朝友好促進議員

聯盟, 日朝貿易會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되자 연불수출은

더욱 활성화되어 북한의 대일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5) 1972년부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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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측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6) 또한 1972년 2월에는

무역대표부가 설치될 때까지의 대행기관으로 조일수출입상사가 조총련

산하에 설립되었고, 10월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북한 무역관계자 및 기술자의 일본방문의 길

이 열리게 되었다.

<표 2- 1> 일북무역의 추이

(단위: 천 달러)

년도 일본의 수출 일본의 수입 합계 무역수지

1961 4,983 3,976 8,914 962

1962 1,781 4,553 9,334 228

1963 5,347 9,430 14,777 -4,083

1964 11,284 20,231 31,515 -8,947

1965 16,505 14,723 31,228 1,782

1966 5,016 22,692 27,708 -17,676

1967 6,370 29,606 35,976 -23,236

1968 20,748 34,032 54,780 -13,284

1969 24,159 32,186 56,345 -8,027

1970 23,344 34,414 57,758 -11,070

1971 28,907 30,059 58,966 -1,152

1972 93,443 38,311 131,754 55,132

1973 100,160 72,318 172,478 27,842

1974 251,914 108,824 360,748 143,090

1975 180,630 64,839 245,469 115,791

1976 96,056 71,627 167,683 24,429

5) JETRO 海外調査部 中國team,「北朝鮮經濟の現狀-輸出擴大の途を求めて」(日本貿易振

興會, 「日朝貿易の現狀」, 1979年), p. 72.
6) 일본의 수출초과 현상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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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년도 일본의 수출 일본의 수입 합계 무역수지

1977 125,097 66,618 191,715 58,479

1978 183,347 106,862 290,209 76,485

1979 283,848 152,027 435,875 131,821

1980 374,305 180,046 554,351 194,259

1981 290,995 139,476 430,471 151,519

1982 313,162 152,026 465,188 161,136

1983 327,077 126,149 453,226 200,928

1984 254,719 145,218 399,937 109,501

1985 247,069 179,293 426,362 67,776

1986 183,971 173,229 357,220 10,742

1987 213,883 241,744 455,483 -28,005

1988 238,883 324,649 563,532 -85,766

1989 197,001 298,678 495,679 -101,677

1990 175,900 300,282 476,182 -124,382

1991 223,993 283,574 507,567 -59,581

1992 223,025 258,560 481,585 -35,535

1993 219,654 252,351 472,005 -32,397

1994 170,780 322,684 493,464 -151,904

1995 254,957 339,680 594,637 -84,723

1996 227,506 292,170 519,676 -64,664

1997 178,804 310,484 489,288 -131,680

1998 175,137 219,489 394,626 -44,352

1999 147,839 202,564 350,403 -54,725

자료: 일본 大藏省 통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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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일북 무역실적(엔화기준)

자료: 일본 大藏省 통관통계

이리하여 일북무역은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특히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무역액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74년에는 일본측 수출 2억

5,191만 달러, 수입 1억 883만 달러, 합계 3억 6,074만 달러로 1971년의 6

배, 1961년의 40배에 달했다. 또한 거래의 확대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기

계설비 수출에 대한 일본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요청하였는데, 1973년 10월

에 처음으로 수건제조 설비(약6억엔)에 융자가 허가된 후, 볼트, 너트 제

조설비(약7억엔)등에 연이어 적용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섬유, 식품 등의 경공업부문

기계설비의 거래가 많았던 종래의 경향과는 달리, 1973년 이후 각종 중화

학공업관계 플랜트의 거래가 증가하여 기계설비의 거래내용이 다양화되

었다는 점이다.7)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시멘트 플랜트가 8년 기간으로 연

7) 尾勇一郞,「日朝貿易の歷史」(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産業と貿易」, 1977年),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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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급속한 확대는 한편으로 부작용을 낳았다. 북한은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인 수출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1974년,

1975년 각각 5억 1,000만 달러, 2억 4,700만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

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쇼크에 의한 서방국가의 경기침체로 북

한의 주요수출품이었던 아연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국제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한편, 수입품인 기계류의 가격이 올라가자 1974년

여름이후 북한은 무역대금을 제 때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1975년에

는 6개월 이상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급증, 수출보험의 적용이 사

실상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무역대금 미결제 문제는 일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6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서방과의 무역확대 정책으로 서방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이

1974∼1975년 전체무역의 60%를 넘어섰는데, 북한은 서독, 프랑스 등에게

도 무역대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

건, 1974년 8월의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기도 사건으로 일북

간의 정치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자 일북무역은 또 다시 정체기에 접어들

게 된다.

4 . 제4기( 19 7 6년∼19 8 5년) : 계속되는 채무이행의 지연

1976년말 현재 북한의 대일채무는 약 3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800억

엔)에 달했다. 이에 북한은 도쿄에 있는 조일수출입상사를 통해 2년 지불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76년 12월 27일 日朝貿易會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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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제조업체, 은행 등 43개사로 구성된 日朝貿易決濟問題協議會와 조

선무역은행 사이에 채무이행 연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로서

원금의 상환이 2∼3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서에서 1977년중 4회에 걸쳐 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1회분은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2회분은 절반만 지급하였고

3회분부터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측 대표단은 1978년초 재차

방북, 북한측과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측의 대일수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는 불요불급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일본측 판단

으로 인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79년 8월 조선무역은행 총재 방기영이 일본을 방문, 1개월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일본측 주장을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새로운 합의

가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결제기한이 지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00억엔의 60%를

1979년까지, 나머지 40%를 1980년 6월까지 지불한다.

둘째, 원리금 합계 1,200억여엔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

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지불한다.

셋째, 금리는 LIBO 금리보다 1.25%(연율) 높게 책정한다.

넷째, 결제는 대일수출 대금 중 일정액을 일본의 은행에 예탁해 년 2회

지불하는 방식을 취한다.8)

이 합의에 따라 1982년 6월까지 금리 285억엔, 원금 115억엔이 지불되

었다. 이처럼 원리금이 어느 정도 상환되고 현금결제가 이루어지자, 무역

액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 1980년에는 1,260억엔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

했고 1985년까지 1,000억엔대를 유지하였다. <표 2-1>은 달러화 기준으로

8)「北朝鮮: 經濟·貿易の動向と見通し」，1987年版ARCレポ ト, 世界經濟情報サ ビ ス，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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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액을 표시하고 있어 1988년과 1995년의 무역액이 1980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엔화 기준으로 표시한 <그림 2-1>을 보면, 1980년 초반

에 일북무역이 정점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1>과 <그림 2-1>의 차

이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1983년 들어 북한측은 또 다시 원금 상환을 3년 6개월 연기시

켜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일본측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새로운

내용의 각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직후 발생한 아웅산 테

러사건으로 일본정부는 11월 북한에 4가지 항목의 경제제재조치를 발동

시켰다. 북한은 이에 반발, 연체이자의 지불을 정지시켰다. 1985년 1월 경

제제재조치가 해제되었으나, 북한은 채무연장 교섭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리금 또한 지불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 후 현재

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미결제대금을 한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5 . 제5기( 19 8 6년∼19 9 2년) : 조조합영사업 및 수교회담의

전개

1984년부터 1986년까지의 3년간은 한편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듯하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다. 북한은

일본과의 채무이행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1986년 5월 남

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한다는 나카소네(中會銀) 수상의 발언에 대해

조선반도 분열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을 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5년 9월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가와가쯔(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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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 南海電鐵 회장에게 김일성은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7개년 계획

의 주요목표인 공업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

의 기술 및 자금원조가 필요하다며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3국 및 일본 국내의 반대파를 자극하지 않도록 무리 없는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북한은 1984년 9월에 제정한

합영법에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의지를 반영, 가와가쯔 회장과 이성록 조선아시아무역

촉진회장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망록이 작성, 교환되었다.

① 쌍방은, 일본과 조선은 一衣帶水9)의 관계에 있으며 현재의 인위적 장

해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무역 및 경제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민의 이익에 합치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예술·스

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실현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정상화와 아시아

의 평화에 기여할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② 쌍방은 호혜평등, 유무상통의 원칙하에서 양국사이의 무역, 경제기술

교류 및 다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조선측은 양국간의 경제·기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 9월에 발

표 된 합영법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과 과학기술교류, 합영기업의 창

설, 경제합작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희망대상을 제시하였다.

④ 가와가쯔는 제시된 대상(조선측 제안항목)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10)

귀국 후 가와가쯔는 日朝議員聯盟 및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의 일본측

9) 한 가닥의 띠와 같은 좁은 냇물이나 바닷물, 또는 그것을 사이에 둔 관계를 일컬음.
10) 日朝文化交流協會,「資料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990年,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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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 동아시아무역연구

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후쿠시마(副島)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였으나, 미결제 채무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하

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비망록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11) 이 협상에서

북한은 미결제 무역대금을 수산물 수출대금으로 지불할 것과 1984년 9월

공표한 합영법의 시행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

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약속을 어긴 북한

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후에도 사회당, 일조의원연맹, 일조

무역회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 관계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한지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렇

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일본, 프랑스 등 비교적 북한과의 경

제교류에 우호적이던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은 합영사업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재일조선인 기업을 표적으로 1986년부터 본격적인 작

업에 착수하였다. 2월초에 개최된 조총련 제13기 제5회 중앙위원회에서

제1부의장 이진규는 조국과의 합영사업은 조국의 사회주의발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판로난, 경영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포상공인

들에게 넓은 활로를 열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각급 기관은 합영

법의 내용을 널리 해설, 선전하여, 동포상공인들 사이에서 조국과의 합영

을 희망하는 상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힘써야 한다 고 강조하여, 합영사업

에의 참가가 조총련의 중요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11) 靑山遙, 「日朝貿易35年の歷史」,「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88年の回顧と89年の展

望」, JETRO, 1989年,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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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8일,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40주년 기

념단에게 김일성은 재일상공인이 돈을 많이 벌어 일본에서의 기반을 강

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국과의 합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총련동포 상공

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조국 인민과의 합영·합작을 더욱 힘차게

펼쳐, 사회주의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여야 합니다. 총련동포 상공인이 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고 호소하였다.12)

이것이 조조합영사업의 강령이 된 2.28교시 이다. 이를 계기로 조조합영

사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월,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재일조선인 조직으로 합영

사업연구회가 오사까(大阪)에서 발족되었고, 8월에는 이 연구회와 북한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 사이에 합영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조직으로 조

선국제합영총회사 창립 조인식이 거행되어, 1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었다.

다음 해 6월에는 합영사업연구회가 합영사업추진위원회로 개칭되고 사무

국이 강화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조조합영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돈도 벌고 애국도 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1987년

부터 약3년간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합영사업 붐이 일어났다.

이렇듯 일북경제관계는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해 일본기업들이 소극적

인 자세로 돌아선 반면, 이를 대신하여 재일조선인 기업들이 북한과의

합영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써 명맥과 규모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일북무역액이 급증한 이래 1986년까지 일본측의 수출액이 줄곧

수입액을 상회해 오던 현상이 1987년부터 바뀐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즉, 일본기업의 소극적 태도로 대북수출이 줄어든 반면, 조조합영사업으

12) 「朝鮮商工新聞」, 1986年 2月 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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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된 제품이 새롭게 수입된 결과, 수출과 수입이 역전된 것이다. 또

한 위탁가공 및 합영회사 관련 원부자재의 수출과 완성품의 일본으로의

역수입 급증은 일북무역의 구조와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조합영사업은 특히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북무역을 일정 규모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원

동력이 되었다. 1987년이래 이른바 조조무역이 일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80∼90%로 추정되고 있다.13)

<그림 2- 2 > 일본의 품복별 對북한 수입실적

자료: 일본 大藏省 통관통계

13) 田中喜 彦,「日朝經濟關係」(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3年
版),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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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 일본의 품복별 對북한 수출실적

자료: 일본 大藏省 통관통계

한편 1980년말부터 시작된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해체는 일북관계에

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적극 이용한 북방외교 로

한국이 동유럽 국가들에 이어 1990년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자, 북한도 이

제까지 조선반도의 영구분열화 책동 이라며 결사 반대해 오던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사실상 수용, 일본과의 수교 교섭에 적극 나섰다.

1990년 9월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의 방북은 그 결정적 전

기가 되었다. 가네마루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내의 국교정상

화와 이의 실현을 위한 빠른 시일내의 양국간 수교교섭의 개최에 합의하

였다. 그 후 1991년 초 사상 최초의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성

사된 후 후속회담이 이어졌다.

이처럼 양국간 수교교섭의 개시를 계기로 경제분야에도 새로운 움직임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북관계 진전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일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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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들은 정치외교관계의 개선과 아울러 경제, 무역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우선 북한 수출산업의 강화에 협력하여 외화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일조무역회 양 단체가 추진주체

가 되어 1991년 봄 조사단이 방북하였고, 1992년 5월에는 조선국제무역촉

진위원회 대표단이 10년만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

표단은 經 連, 일본무역회, 일본상공회의소, 철강연맹 등 경제단체 및 通

産省과 회담, 국교정상화이전이라도 양국간의 무역, 경제교류를 활성화시

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 후 7월에는 대기업의 임원을 포함,

50여명으로 구성된 일본경제교류대표단이 방북하였다. 그러나 시찰 결과,

투자를 개시하기에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 아직 환경이 정비되

어 있지 않으며, 설령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미결제 채무문제와 국교정

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힘

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요컨대, 북한의 열의와 의욕은 이해할 수 있

으나 현안인 미결제 채무문제의 해결 없이는 새로운 일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1992년 6월 평양에서 미결제 채무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측은 사회주의시장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자신들이

새로운 환경인 국제시장가격과 경화(hard currency) 결제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이행을 장기간 유예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곤란

하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유예해 달라는 논리로는 채권자들과 관계자들

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므로 데이터를 공개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데이터의 제공은 남

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거부하자, 협상은 답보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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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말았다.

이처럼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이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해 이렇다 할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 영향을 받아 1992년 11월 일북

수교교섭도 결렬되고 말았다. 교섭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로 알려진 일본인 여성 이은혜 문제였지만, 실질적

인 결렬사유는 북한 핵문제였다. 이로서 일북관계는 다시금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6 . 제6기( 19 9 3년∼19 9 9년) : 조조합영의 실패와 정치적 냉

각으로 인한 전반적 침체

조조합영사업은 1990년대 초반 합영, 합작, 임가공을 합쳐 100개 사를

넘어 일정한 규모에 도달했다. 1995년 현재 조조합영의 현황은 <표 2-2>

와 같다.

<표 2- 2 > 19 95년 7월 현재 조조합영 현황

업종 가동 회사수 구성비 합영 합작 3임가공

경공업관계 38개 37.6% 16 11 11

중공업,약전 24개 23.8% 12 10 2

농수산관계 19개 18.8% 5 14 0

써비스관계 20개 19.8% 15 5 0

합계 101개 100.0% 48 40 13

자료: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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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조합영사업은 재일조선인 기업들의 당초 희망과 의도와는 달

리, 북한측의 시장경제의 관행과 상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의 정의에 따르면, 합영은 공동출자·공동경영이고 합작은 공동출

자· 북한측 경영이었다. 합영법에서는 외국 투자기업의 재산권, 경영권,

인사권이 보장되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대체로 재산권만 인정받

고14) 경영권과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북한의 공장관리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인사

권의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체결된 계약을 임의로 위반하는 사

태도 자주 발생하여, 재일조선인 기업의 피해는 날로 늘어났다.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1996년 현재 조조합영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문을 닫은 폐업률이 48%에 달

한다.15)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총련의 내부자료에 의한 것으로 조조

합영의 제1호 회사였던 모란봉합영회사(평양 소재)의 사장을 역임한 전진

식씨의 증언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정상가동중인 합영회사는 20개 사 정

도에 지나지 않는다.16) 최근에는 더욱 악화되어 10개 사 내외만이 가동중

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조조합영사업은 부진과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합영사업을 경험

한 기업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듯이 재일조선인 기업들은 시

장경제 문외한 을 짝사랑한 결과, 비싼 수업료 를 내고 참담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17)

14)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합영을 해소하자고 하여 투자한 재산을 사실상 몰수당한

사례도 있다.
15) 조조합영사업의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졸저,『북한의 개혁·개방-과거·현황·전망-』

(한울, 2000년)의 제3장「경제개방의 역사적 전개」를 참조바람.
16) 「核問題で搖れる謎の國 北朝鮮」, 日本TBS放送, 1993年 12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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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해서 재일조선인 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에 의욕을 상실

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른바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들

어서게 된 것도 재일조선인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 최근에는 조총련계 은행인 조선신용협동조합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고 大藏省의 지도, 감독하에 들어가

게 되어 사업자금 융자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1992년 11월의 수교회담 결렬 이후에도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접촉은 지속되었으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4년 7월 동아시아무역연구회(1993년 일조무역회와 통합) 대표단이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하였다. 여기서 북한측은 이제까

지 양측 무역촉진단체가 많은 교류를 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경

제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급성장하

고 있는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데 나진, 선봉을 중계무역지로

활용할 것과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대 현안인 채무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본주의시장 적응을 위해

무역부문을 정비하고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채무이행이 곤란하니, 일본이

북한의 수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면 그 영업이익금으

로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다. 덧붙여 북한은 일본이 희망한다면 나진,

선봉뿐만 아니라 남포, 원산까지도 열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

본측은 난색을 표명하였다. 일본측이 북한의 이러한 전향적 제안을 거부

한 표면상의 이유는 미결제 채무문제였지만, 진정한 이유는 핵 개발의혹

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불신이었다.

1994년 10월의 미북간의 제네바합의로 핵문제가 일단락되자, 관계단체

17) 졸고,「시장경제 문외한과의 짝사랑」,「新東亞」199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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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류가 재개되었다.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은 1995년 11월에 방

북,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회담을 갖고 아래와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

였다.

① 쌍방은 양국간의 경제제도 차이가 경제, 무역교류의 장애요인으로 되

지않음을 확인하며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한다.

② 쌍방은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무

역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쌍방 대표단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긴

요함을 인정하며 적당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

진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쌍방은 1980년 9월 17일 개정된 「일조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

한일반조건」을 현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하게 발전적으로 수정할 필

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갱신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무역교류를 전면적

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일조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것

을 희망하였다.

조원명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8일의 회담에서 양국간의

무역이 개시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일본정부의 적대시 정책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의 민간차원의 무역이다 보니 일본

정부로부터 관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는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합영, 합작의 실적조차

없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대기업과 합영, 합작 등 투자사업이 크게 추진

될 것을 희망한다 고 발언한 후,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양측 경제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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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장해를 제거하고 경제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치

도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혼마(本間) 단장은 정치체제의 차이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일본과 소련의 사례를 보아도 명백하다. 따라서 북조선과의 경

제교류에서도 장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진전되지

않는 기본 요인은 대규모 설비투자 내지 대량의 물자수출을 하려면 공적

자금,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여신을 얻어야 하는데,

북조선과의 무역, 투자에 이러한 공적 자금의 융자가 적용되지 않는데 있

다 며, 결국 국교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정상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일조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을 개정하기

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해 3월

이의 개정을 협의하기 위해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이 재차 방북하였

다. 이 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양국간의 민간 무역사무소 및 경제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해 강한 의욕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소극

적 자세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일본측 채권자조직인 日朝貿易決濟協議會의 대표가 1995년 11월

과 1996년 3월에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과 함께 방북,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및 조선무역은행과 미결제 채무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협의의 결과, 양측은 북한이 채무 반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정 재조정을 통한 처리가 곤란하지만,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때에는 문

제해결이 가능해 진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18)

그 후에도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은 1997년 9월 30일부터 10월 4

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

18) 田中喜 彦, 앞의 논문,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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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북한측이 원산, 남포에 보세가공지대를 신설하

겠다며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점이다.

김정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세지구란 수출가공지구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진-선봉과의 차이점은 우선 규모가 다르다

는 점입니다. 보세지구는 작고 제한된 지구입니다. 보세지구에서는 효과

가 빨리 나타난다는 점에서 라진-선봉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

다 고 보세가공지대의 성격을 설명한 다음, 외자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는 당연하며, 사용료, 세금도 우대합니다. 지역내에 별도의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우대정

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

별한 우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9)며 일본 경제계가 이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북경협에 대한 일본 경

제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9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동아시아무역연구회를 비롯하여 케이단렌(經 連),

JETRO, 일본무역회, 일본상공회의소 등과 회합을 가졌으나, 구체적 성과

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1998년 8월 31일의 북한의 대포동 발사실험은 일본열도를 경악

시켰다.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해서 일본의 대북한 여론은 극도

로 험악해 졌다. 돌이켜 보건대, 대포동 발사는 전후 일본 최대의 군사적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일본정부는 곧 바로 제재조치를 발동하였는데

그 중에는 식량지원 중단과 평양-나고야(名古屋)간을 운항하던 비정기 화

물비행기의 운행중단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일북무역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비행기를 통해 운반하던 북한산 송이버섯의 수출이 가장

19) 「東アジア經濟情報」, 東アジア貿易硏究會, 1997年 11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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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측의 수교전 경협확대라는 적극적인 자세

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채무문제 및 핵, 미사일 문제로 인한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일본인 납치의혹으로 인한 국민감정 악화 때문에 일본의 대북경

협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조조합영사업의 실패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정치적 냉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북무역액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무역액

이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일본의 대북 쌀 지원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49.3%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감소현상이 본격화되어

1999년에는 395억엔으로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400억엔대를 밑돌게 되었

다. 이로서 일북무역은 전반적인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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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교류에 대한 상호의존도

일북경제관계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교류에 대한 양측의 의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살펴

보자.

주지하듯이 냉전 종결전까지 북한은 소련과의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상

당한 의지를 해 왔다. 그러나 소련 해체와 더불어 북한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표 3-1>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3- 1> 북한 무역의 추이

(단위: 100만달러, %)

년도 수출입총계(A) 舊소련/러시아(B) B의 증감률 B/A

1988 4,906 2,728 35.6 55.6

1989 4,454 2,451 -10.1 55.0

1990 4,644 2,620 6.8 56.4

1991 3,033 367 -86.0 12.1

1992 3,381 335 -8.7 9.9

1993 2,849 234 -30.1 8.2

1994 2,719 97 -58.5 3.5

1995 3,132 91 -6.2 2.9

자료: JETRO 자료로부터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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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로 중국이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은

1991년 약 6억 5,500만 달러에서 1992년 약 7억 3,400만 달러, 1993년 약

9억 3,200만 달러로 늘어났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 1994년 약 6억4,800만 달러, 1995년 5억9,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

다. 북중무역은 그 후 더욱 줄어들어 1999년의 경우 약 3억7천만 달러로

4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상업거래의 기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20)

한편 1989년부터 간접교역의 형태를 띠고 시작한 남북한간의 교역이

1991년의 약 1억 1,000만 달러에서 1995년의 2억 8,700만 달러로 급성장한

결과, 한국은 북한의 세 번째 교역상대로 부상하였다. 이후에도 남북한

교역액은 꾸준히 늘어 1999년의 경우 3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한국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소련 해체 이후 무역액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1년부터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1995년의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약23억 달러중 약 1/4이 일북간의 무역이다. 앞에

서 설명한 대로 1990년대 중반이후 일북무역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북한

의 대외무역 총액 역시 감소하고 있어 근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대일무

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는 최근 5년간의 중국과 일본의 대북무역 변화추이를 나타내

20) 북한 스스로가 대외무역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한국, 일본 등이 무역상

대국의 통계를 수집하여 북한의 무역액을 추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수

치는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약간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한국측 자료에는 1995
년의 경우 일본이 5억 9,464만 달러로 중국의 5억 4,979만 달러를 제치고 첫 번째 무

역상대국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일본측 자료에는 각각 5억 8,800만 달러와 5억
9,300만 달러로 중국의 교역액이 많게 나와 있다. 또한 일본은 남북한 교역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이는 크지

않아 분석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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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북한의 대중, 대일 무역의존도가 무척 높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에 한국까지 포함시키면 한중일 세 나라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70% 전후에 달한다.

<표 3- 2 > 최근 5년간 북한의 對중국·일본무역 변화 추이

(단위: 천달러, %)

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국 일본

총액 점유율 총액 점유율

1995 2,051,921 549,793 26.8 594,637 29.0

1996 1,976,293 565,667 28.6 518,406 26.2

1997 2,176,854 656,290 30.1 489,288 22.5

1998 1,442,194 413,018 28.6 394,626 27.4

1999 1,479,547 370,369 25.0 350,403 23.7

자료: KOTRA 「북한뉴스레터」각 호에서 필자 재구성

한편 두 번째 무역상대국, 대외무역 총액에서의 점유율 25% 내외 등,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달리, 대북무역이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1996년 大藏省 통관통

계에 의하면, 일북무역액은 약 564억엔으로 일본이 220여개 국가와 수행

한 무역총액 82조 7,247억엔의 0.068%에 불과하다. 과거 일북무역이 활발

했을 때도 이 수치가 1%를 넘은 적이 없었다. 북한은 일본의 60대 무역

상대국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아보다

도 못한 위치이다. 더군다나 이 얼마 안 되는 일북무역액의 80∼90%가

이른바 조조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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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국 투자안내 책

자라든가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에 북한은 나오지도 않는다. 뿐만 아

니다. 대북무역의 일본측 창구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유사단체중 가장

한가하다는 것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다.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사실상의

채권단 모임이다. 이처럼 북한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상

대가 되어 있다.

2 .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대일경제교류

활성화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3년 12월

26일 일본 TBS텔레비전이 방송한 「핵 문제로 흔들리는 수수께끼의 나라

북조선」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북한의 당시 부수상 김달현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이제까지의 조일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조일관계

가 아니라 우리 공화국과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과의 교류, 즉 조조관계

였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공히 조일관계를 수립하고 싶다. 합영도 조조합

영이 아닌 조일합영을 하고 싶다. 조총련계 인사들이 들으면 매우 섭섭

하게 느낄 정도인 이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일본자본의 본격적인 유치와 기술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0월 25일 김

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강좌장 김수용이 도쿄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대외경제교류와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김수용은 북한의 나진-선봉지대를 일종의 미니국가로 봐도 좋다

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혁명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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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70∼80여명의 일본기업 관계자들은 이렇

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일본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이

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섬유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사업

에 일부 기업이 관심을 표명,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성과

는 미미한 실정이다.

도대체 일본기업들은 왜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1,000억엔에 이르는 미결

제 채무문제이다. 빚도 갚지 않는 나라하고 어떻게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논리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해 대북

경제교류에 있어 무역보험의 이용과 수출입은행의 융자(공적 자금 활용)

그리고 연불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확대가 힘든 실

정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만 설명되어질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요컨대, 정치적 장벽이 경제교

류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국가간 처리 관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채무이행 지연은 그렇게

드문 사례가 아니다. 그 경우 통상적으로는 채무국 내부의 합의와 채권국

과 채무국 양자간의 결정에 의해 10∼15년 정도의 채무이행 연장이 이루

어진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20년을 연장 받기도 하였다. 더불어 채무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원조가 시행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수출보험금

이 지급된다.

그런데 일북경제관계의 경우 국교가 없는 관계로 통상적인 국가간 처

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업체들이 수출보험의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측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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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연장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짧아지게 되었다. 결국 일본의 투

자로 수출을 증대시켜 채무를 청산해 나가겠다는 북한측의 제안을 수용

하지 않는 한, 미결제문제는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만 풀

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경제계는 그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수교시 예상되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에서 채무금액을 변제한다

는 방안이다. 이는 1965년 한일수교시에도 적용되어 당시 일본은 무상 3

억 달러의 청구권자금 집행과정에서 한국의 대일채무를 상환 받았다.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관세문제이다. 현재 일북간

에는 관세협정이 없는 관계로, 북한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특혜

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國定稅率과 基本稅率을 적용 받고 있다. 그 결

과 북한의 대일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

는 다른 나라의 2배에 가까운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일본 국내시장에서

의 가격경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북한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고율

의 관세로 인한 손실이 연 600만 달러라고 한다. 한 예로 1987년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중 1억엔 이상에 달한 34품목(총수출액 대비 93.6%)중, 관

세 차별을 받은 품목이 16종으로 총수출액의 48.5%(169억 3,000만엔)이었

고, 관세 차별에 의한 부담액이 약 7억 8,500만엔에 달했다.21)

그런데 이러한 관세 차별이 반드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 없어지

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이전인 1968년, 일본

은 일중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중 관세차별을 해소한 선례가 있다. 그

러나 현재 일본은 관세문제 역시 국교정상화와 연동되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밖에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1993년초 오랜 기간 대북무역에 종사해 왔던 일본의 한 무역회사가 분석

21) 「朝鮮商工新聞」, 1989年 5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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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수출과 관련, 코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일본 언

론은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이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

하였다. 또한 중고차를 북한에 부정 수출했다는 혐의로 관계업자가 구속

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역시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으나, 결과는

고물상 자격증 무소지죄 처분이었다. 이상은 수출 후 문제가 된 사례이지

만 지나친 사전검열로 인해 사륜 구동차의 수출이 중단된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형광등 수출시 사용목적, 설치장소 등을 증빙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북무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으로 당국의 강한 통제를

받게 되어 무역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온 것이 사실

이다. 코콤은 1996년 바세나르협정으로 대체되었으나, 북한은 이라크, 이

란, 리비아 등과 함께 적용 대상국으로 남아 있다.

이상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본의 대북경협 확대는 난망하다는 점이다.

일북관계는 일중관계에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일본의 대중관계 개선방식

은 흔히 쌓아 올리기(積み上げ) 방식이라 일컬어진다. 무역 등 경제교류

를 선행시켜 상호의존도와 신뢰를 높인 다음에 정치관계를 개선하여 관

계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려 하

였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냉전시대에 무역을 허가한 것이 바로 그것

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북한의 무역대금 미결제라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핵, 미사일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나빠지자

일본정부는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1997년 3월 일본정

부는 閣議결정으로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은 외국으로의 송금정지 등 제재발동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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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판단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에도 반대해 왔다.

1997년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신청을 하였는데, 각각

1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 점과

관련, 1997년 김문성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전후 세계 각국

은 국제금융기관의 협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번도

그러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IMF

나 세계은행은 멀기 때문에 가까운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신청을 하였는

데 좋은 답변이 없습니다. 남조선은 찬성했습니다만, 일본이 반대하고 있

습니다 22)고 하여 일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북한은 2000년에도

ADB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 적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

본의 소극적 자세로 승인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일본이 북

한의 ADB가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인 납치의혹 때문이다.

결국 핵, 미사일 문제 및 납치의혹 해결을 통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

지 않는 한, 일본의 대북경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해결

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일본기업의 움직임

도 국교정상화를 통한 미결제 채무문제 해결과 수교자금 집행이라는 상

황이 조성되어야 본격화될 것이다.

이 같은 先국교정상화, 後경제협력이라는 구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도 지속되고 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교토(京都)에

서 MK택시를 운영하는 아오키(靑木, 재일교포)를 통해 케이단렌(經 連)

에 관광, 천연자원 개발, 전력 등 3대 분야에서의 일본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케이단렌 차원의 대북 경제시찰단을 보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케이단렌은 수교가 되기 전의 경제협력은

22) 「東アジア經濟情報」, 東アジア貿易硏究會, 1997年 11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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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며 완곡히 거절하였다.23)

<보론> 조조무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북경제관계를 정확히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밝힌 바대로 몇 년 전부터 일북무역의

80∼90%가 북한과 재일조선인 사이의 무역, 즉 조조무역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기업들도 일본 국내법에 의해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본기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통계

산출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일북무역 중 조조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

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다. 조총련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관련 통계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大藏省이나 일본무역진

흥회(JETRO) 역시 일북무역 관련통계를 발표할 때 순수 일본 기업과 재

일조선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총련관계자들의 경우 일

북무역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는 JETRO등 일본정부기관의 자료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본 정부 관련부처의 자료에서 회사대표자의 국

적을 전부 확인, 정리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치는 알 길이 없다.

단, 일본기업들이 북한과의 무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각종 플랜트를 수출하였던 1970년대 초반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미결제

문제의 발생으로 거의 대부분이 손을 떼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림

2-2>,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섬유류 원자재의

수출과 완제품의 재수입이 일북무역의 최대품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

터 근년 일북무역의 대부분을 조조무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

해 진다. 일북무역을 오랜 기간 관찰해온 다나카 기요히코(田中喜 彦)는

23) 케이단렌 관계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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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과 관련, 리스크가 커 일본기업의 거래 참여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조간에 연간 5억 달러규모의 무역이 유지되어 온

것은 재일조선인 기업의 리스크 부담과 노력에 의한 것이 크다 24)고 언

급하고 있다. 따라서 80∼90%라는 수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계상의

수치라기보다는 이러한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일조선인 기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해상사,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등 조총련이 직접 운영하는 산하기업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 인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종업원이 모두 재일조선인들만으로 충원

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기업의 경우 사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

고는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25) 한편 일북간의 단순한

중계무역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무역회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조조무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엄밀한 의미에서 일북무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역사적 특수

성, 조총련과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조무역은 형식상으로는 북

한과 일본간의 국제무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남북한 교역이상의 밀접성

을 지닌 민족내부간 거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재일조선인 상사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하여 일

본인들에게 판매하였다면 이는 국제교역에 가까울 것이고 재일동포가 주

요 소비자였다면 민족내부간 거래의 성격이 짙을 것이다. 이렇듯 현실에

24) 田中喜 彦, 「日朝經濟關係の現狀と展望」(渡 利夫編著,「北朝鮮の現狀を讀む」, 日

本貿易振興會, 1997年), p. 123.
25) 조조무역 및 조조합영사업에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 사쿠라그룹의 경우, 사원 2천여

명 중 재일동포의 비율은 5%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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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순수 일북무역과 조조무역을 엄밀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

재일조선인, 일본 3자가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교역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점에서 재일조선인 기업과 일본 기업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 요소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고 있

는 현 단계 일북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북경제관계를 논함에 있어 조조무역을 순수 일

본기업의 대북무역과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 일반화시키는 것은 여

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근년 일본은 북한

대외무역총액의 25%전후를 차지하고 있고, 199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

고 중국에 이어 교역상대국 2위가 되었다. 서방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 교

역상대국이며 이를 볼 때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는 논조를 적지 않은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전문가들의 글 속에서도 발견된다.

위의 문장에서는 순수 일본기업과 재일조선인 기업이 구분되지 않고 있

다. 만일 재일조선인 기업들의 무역액을 제외시킨다면, 순수 북일무역액

은 현 무역액의 10∼20%에 불과하다. 결국 엄밀히 말해 북한의 두 번째

무역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

다. 또한 전술한 일본의 전체 무역액에서 일북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이하라는 수치는 1/5에서 1/10까지 줄어들게 되어 일본기업에게 북한

과의 무역은 존재의미가 없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북경제관계를 정확히 논하기 위해서는 순수 일북무역과 조조

무역을 최대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적지 않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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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교 교섭의 재개와 진행

2000년 4월 5일, 7년 5개월만에 제9차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이 평양

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최고책임자가 사죄를 표

명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명문화해야 하며 과거의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일

본측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1995년 무라

야마 도시이치(村山富市) 수상담화26)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나, 보상문

제는 청구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측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자, 북한측은 납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적인 행방불

명자에 대한 조사라면 협력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양측은 5월 하순 도쿄에

서 제10차 교섭을 갖기로 하고 교섭을 끝냈으나, 5월 17일 북한측의 요청

으로 제10차 수교 교섭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6월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에 집중, 그 결과에 의거해 일본과의 교섭에 임하겠다는 북한측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말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북한당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시 이를 전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으로부터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확인된다.27) 6월

26) 1995년 8월 종전 50주년 담화에서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의 침략행위

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 담화는 일본정부가

표명해 온 과거사에 대한 인식 중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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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간 황원탁 외교안보수석에게 모리 총리

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가 일북 국교정상화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

기를 기대한다 28)고 발언,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하였다.

7월 26일에는 북한의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가입을 계기로 사상 첫

일북 외상회담이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코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과 백

남순 외상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도쿄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 교섭을

개최할 것과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조기 재개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발표문에는 ① 양국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친선우호관계

를 수립하기 위해 쌍방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② 양국간의 모든 문제

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성의를 갖고 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①항

은 북한의 요구가, ②항은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교교섭에서 북한은

매월 1회의 교섭을 통한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등 서두르는 자세를 보였

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 입장을 고수하여 구체적 진전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일본측은 제10차 회담을 차기 회담부터의 실질적 교섭을 위

한 준비단계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섭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양측은 외교당국간의 교류촉진과 민간경제인 교류가 바람

직하다는 공동발표문을 작성하고 10월중에 제11차 교섭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10차 교섭에서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표 4-1>

와 같다.

27) 「每日新聞」2000年 6月 17日.
28) 「每日新聞」2000年 6月 20日.



48 日·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표 4- 1> 제10차 수교 교섭에서의 쟁점 사항

일 본 북 한

보상문제
재산·청구권의 문제가 있다면,
처리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 물질적, 정신적, 인적 피해

를 입혔음으로 보상은 당연하다

한일방식

보상방식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도달한 과거의 사례로서 한일국

교정상화 시의 결착 방식이 있다

과거 보상방식에 대하여 쌍방의

접점을 찾고 싶다

교섭방법
과거청산과 납치문제 등의 양국

간의 모든 현안을 일괄 처리하자

과거청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그 후 다른 문제도 해결된다

납치문제
향후 회담에서도 거론하여 확실

한 조사를 요구하겠다

납치는 없다. 행방불명자에 대해

서는 조사하고 있다

자료: 「讀賣新聞」2000年 8月 25日.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측이 과거 보상의 방식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

약 체결 당시 적용되었던 경제협력 방식을 언급한 것이었다. 한일양국은

1965년 수교시 과거 보상문제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정태화 대사는 다카노 코지로(高野幸二郞) 대사와의 4시간에 걸친

비공식 회동에서 식량지원과 무역보험의 재개를 요구하였다. 무역보험이

란 위험도가 높은 나라와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주체

가 되는 보험이다. 일본의 대북 무역보험은 1970년대까지 실시되었으나,

북한측의 수입대금 미결제로 20년 이상 중단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는 북

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자 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는 무역보험의 재개를 위해서는 미결제 채무문제

를 해결하여야 하며, 국교가 정상화되면 경제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답변하

였다.29) 경제협력 역시 국교정상화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 정 대사가 수교자금의 명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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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겠다며 바로 금액협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발

언한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배상과 보상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고 청

구권자금이라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획기

적 입장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카노 대사는 납치문제 해결에 북

한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로서 납치문제 해결-경제협력의

바터(barter)라는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으나, 서로의 주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

다 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 이런 맥락에서 모리 총리와 코노 외상의 움직임이

주목되었다. 모리 총리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서의 김영남과의 정상급 회담을 계획하는 등 수상이 직접 나서는 협상

에 강한 의욕을 보였고, 코노 외상 역시 8월 22일 자신을 방문한 정태화

대사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백남순 외상에게 전해주길 바

란다 고 발언, 외무장관 회담의 지속적 개최에 적극적 자세를 표명하였

다.31) 만일 이 같은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수교교섭에 가속도가 붙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

기로 결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대북관계의 개선

을 향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32)

29)「讀賣新聞」2000年 8月 25日.
30)「朝日新聞」2000年 8月 25日.
31)「讀賣新聞」2000年 8月 24日.
32) 당초 WFP가 일본측에 요청했던 양은 약18만톤이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쌀 50만톤

을, 그것도 일본산 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약10억 달러의 예산이 소



50 日·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그러나 10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회담에서 북한은 수교자금의

명칭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던 정태화 대사의 두 달전 발언과는 달리, 원론

적 입장을 반복하여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10월의 조명록

워싱턴 방문 및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으로 클린턴 방북의 가능성이 열

리면서 북한의 대일수교교섭 전술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으로 일본이 초조해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 보여진다.

2 . 향후 전망

1991년 5월의 제3차 본 회담부터 북한은 과거청산을 선행시켜 국교를

먼저 정상화한 후, 여타 문제(보상문제 포함)를 처리해 나가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일본은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

런데 국교정상화시 체결되는 조약이 일본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납치, 미사일문제의 해결에 여론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해결이라는 구도는 성립

되기 힘들 것임에 분명하다.

일북 수교교섭의 행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

요된다. 만일 태국 쌀을 사서 지원한다면, 약 1억 달러로 충분하다. 10배의 예산을

들이면서 굳이 일본산 쌀을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일본의 풍작으로 잉여미가 230
만톤이나 발생, 적정 비축량 70만톤을 훨씬 넘어서 한 달 창고비용이 수억엔이나 들

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요컨대, 잉여미 처분을 위한 농수산 족의원(族議員)들의

로비로 일본산 쌀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 등은 잉여미 처리를 위해

중요한 외교적 수단을 놓쳤다고 통렬히 비판하였다. 즉, 10억 달러의 돈으로 태국

쌀을 사면 500만톤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일년 곡물 생산량이 400만톤에도 이르지 못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외교수단이 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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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계개선이 미북 관계개선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이다. 이는 1990년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무시한 가네마루(金丸)의 파격외교가 좌절된 데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결국

향후 일북관계는 미북 미사일협상의 행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정책과도 부합된다. 일본이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걸

고 있는 것은 과거청산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다는 것, 두 가지이다.33) 그런데 과거청산은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만, 그렇다고 해서 핵, 미사일 등의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서 할 수는 없

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요컨대, 일본의 정책적 목표는 과거청산보다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상이 대북 수교교섭에 있어서의 일본측의 제약요인이다. 단, 최근 들

어 일부 정치가가 교섭 진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회담 진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0일 일본외무성의 가와

시마(川島裕) 사무차관과 마키타( 田邦彦) 아시아국장이 수상 관저에서

모리 총리와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키타 국장은 베이징 등의 예비접

촉에서 북한이 매우 전향적 태도로 나오고 있음을 보고한 후, 가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모리 총리의 판단을

구했다. 여기서 모리 총리는 모리파를 비롯, 자민당의 다수가 납치의혹

등으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34)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국내정치상황을 외교적 성과를

통해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 풀이된다.

33)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1996」, p. 23.
34) 「朝日新聞」2000年 8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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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노 외상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9일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코노는“교섭에서는 상대

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조 수교교섭이 어느 정도 전전될

경우,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북조선을 국가로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

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8월 무라야마 전 수상의 후임으로 초당

파 국회의원 187명이 참가하는 일조우호의원연맹의 신임 회장에 취임한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는 납치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

으로 내걸어서는 안되며, 추가 식량지원도 인도적 견지에서 실시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35) 나카야마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북조선 납치의

혹 일본인 구원 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정치가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수교교섭의 신속

한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자민당의

다수는 아직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수적 일간지 요미우리

(讀賣)신문은 제10차 교섭이 끝난 다음 날, 일본이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설을 내보냈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 또한 신통치가 않다. 마이니찌(每日)신문이 남북정

상회담 이후의 여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에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을 신중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응

답이 67%로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16%를 압도하였다. 금년 2

월 26일의 같은 조사에서 각각의 비율이 60%와 10%이었던 점과 비교하

면, 일본의 여론이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50%가 원조를 해야 한다고 답하여

(2월 조사 시 36%) 관계개선을 위한 유력한 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결국 일본의 50만톤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즉,

35) 「每日新聞」2000年 8月 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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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인가가 수교교섭의

진행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 10월 서울 ASEM회의에서의 모리 총리의 1997

년말 방북시 납치자 제3국 발견 제안설 발언 등으로 모리 총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20%이하로 떨어지자,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등 자민당

비주류와 야당이 모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지만 모리 총리는 지도력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어 정책 추진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도 일북교섭의 형식과 속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급진전과 조명록,

올브라이트 방문외교를 통한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남북 및 미북관계가 급진전된다

할지라도 일본은 초조해 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 등 독

자적인 페이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된다는 논조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렇다고는 해도 남북, 미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

고 냉전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

의 길만을 고집한다면, 마치 일본이 동북아시아 긴장완화라는 국제적 흐

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만일 고어가 당선되었다면, 클린턴 임기내의 평양방문이 성사될 가능성

이 높았다. 이렇게 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도 더 이상

마이 페이스(my pace)를 고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에 소개한 두

가지 기류중에서 후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북 정상회담의 추진 등을

통한 관계개선을 시도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어 공화당정권이 등장함으로써 일본 정부

의 대응 또한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당선으로 클린턴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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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산되었다. 또한 부시의 당선은 외교브레인의 전면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외교팀이 등장하고 정책의 기조가 확정될 때까지 외교활

동은 사실상 정지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클린

턴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대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가 존중되고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의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매개 사안에 대해 클

린턴 행정부에 비해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대응속도도 늦추어 질 수밖에 없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어 천천히 가고자 하는데 일본이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는 여론이

압도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정책보다도 일본정책에서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낸 아미티

지(Richard Armitage), 하버드대학교수 나이(Joseph Nye), 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매닝(Robert Manning)과 그린(Michael

Green) 등이 작성한 미국과 일본: 성숙한 관계를 향한 진전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이라는 제하의 특

별 보고서 (미 국립군사대학교 안전보장연구소, 2000년 10월11일)에는 미

일관계를 미영관계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자적 외교력

과 국방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집단적

방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어서 만일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중국, 북한의 반발로 동북아시

아의 긴장이 고조되어 한반도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런데 대선결과 판명지연, 근소한 표차의 辛勝으로 부시 행정부가 초

당파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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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자인 콜린 파월 前합참의장이 중도주의자여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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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몇 가지 변수로 인해 일북수교의 전망은 아직

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남북화해와 맞물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부시 행정부의 등장에 영향을 받아 아주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일북수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수교시 수교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1. 자금의 명칭과 규모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1991년 수교교섭 시작 당시에는 戰前의 배상, 보상, 재산청구권

모두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戰後 45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과 조선은 교전국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배상을 적

용할 수 없으며, 보상 또한 비록 합병조약이 불행한 결과를 낳기는 하였

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재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전후 45년 보상을 언급한

1990년의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간의 「3당 합의」는 어디까지나 정

당간의 합의로 일본정부는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 전후 보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금년에 재개된 교섭에서 북한측은 전후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991년 11월의 제5차 교섭에서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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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행에 따른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여 배상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

응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가 있다.36) 따라서 향후 쟁점은 합병조약의

적법성 여부와 연동된 보상인가 청구권 자금 및 경제협력 방식인가로 귀

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8월말의 비공식 회동에서 북한의 정태화 대

사가 수교자금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수교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김정일은 2000년 7월말에 있었던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에서

일본과는 자존심을 꺽어 가면서까지 수교하지 않겠다 는 강성발언을 하

였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시급한 경제재건을 위해 일본으로부

터의 신속한 수교자금 획득을 원하고 있다.

결국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는 일본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

의 사죄 -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밝히면 이를

수교시 체결될 기본조약의 前文에 집어넣어 자존심을 세우면서, 수교자금

에 있어서는 배상 내지 보상을 포기하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명칭을 수용하여 가급적 많은 액수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킨 전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협상

당시의 주변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

다고 판단하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교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수교자금의 명칭과

형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한번도 금액협상이 이루어지

36) 小田川興, 日朝交涉の步みをたどる (小此木政夫外,「北朝鮮,その實像と軌跡」, 高文

硏, 1998年),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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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견해이다.

이 숫자가 북한경제에게 지니는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한국은행은

1999년 북한의 명목 GNI가 약158억 달러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정도의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에 50∼1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북한 경제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일본의 수교 자금이 들어오면 50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

는 가장 큰 이유이다.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

피 및 안전보장이라면,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확보는 일본과의 수교가 강

력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2 . 한일 청구권자금 사례분석

1965년 한일수교시 한국은「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

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재화와 용역을 10년에 걸쳐 제공받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3

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받았다.

무상자금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의

채권을 3억 달러로 추산하여 일본이 3억 달러 상당의 일본국내 생산물과

일본인 용역을 위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

공하며, 이 금액중에서 협정 당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채무 4,573만 달러

를 같은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상계하도록 하였다.

유상자금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기본정신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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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

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서로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기초를 두었다. 그리하

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10년간에 걸쳐 2억 달러 상당의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공공차관으로 7

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연리 3.5%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상업차관은 무상자금과 공공차관 이외에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상업차관에는 어업협력자금 9,000만 달러

와 선박도입자금 3,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자금 사용의 기본방향을 ① 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용도에

쓰여져야 하며, ③ 시설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

도적인 의사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④ 후손에 넘겨주어 두고두고 기념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하고 무상자금, 유상

자금 및 이들 자금으로 도입된 기자재의 판매대금에서 조성되는 원화자

금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기준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였다.

(1)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그

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요산업에

사용하고

(2) 유상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

을 위하여 사용하며

(3) 원화자금은 이들 사업의 지원 또는 청구권자금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이에 의거,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자금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우

고 자금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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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상자금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농업증산, 농사시험 연구시설의 도입 및 산림산업 육성과 어

선건조 자재의 도입, 어선장비와 동력 개량, 수산물처리 가공시설의 확충

및 수산증식사업 등에 집중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공업화에 따르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과학기술연구기기와 각급 학교 실험실습기기

의 도입, 그리고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핵심사업이라

고 할 수 있는 포항종합제철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과 국내 산업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유상자금은 균형 있는 산업개발을 통하여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양강 다목적 댐의 건설,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건

설, 산업기계공장의 확장, 농수산업 진흥을 위한 공장건설,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한 기계시설, 해운업 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 수송 및 하역시설의

확충,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철도시설 개량 및 확충, 통신시설의 확충과

발전시설 및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 경보시설의 도입 등에 충당하도록 하

였다.

한편 청구권자금은 한국정부와 국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전

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

구권자금에 의한 수혜를 한국 국민에 한정시켰다.

또한 한국 국민 또는 법인의 청구권자금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아래

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먼저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무부처 장

관과의 합의를 거쳐 허가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한 후 청구권자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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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물품의 가격, ② 도입물품의 국산품과의 대체성, ③ 입지조건 및 건설

공사계획, ④ 생산공정 및 기타 기술성, ⑤ 생산능력과 시장성, ⑥ 소요자

금의 책정과 조달, ⑦ 원리금 상환능력, ⑧ 前述한 사용기준, ⑨ 국제수지

개선 기여도, ⑩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용역 도입의 경우 절차는 자본재 도입과 같으며, 기준으로는

① 도입의 필요성, ② 기술의 내용 및 방법, ③ 기술용역의 대가, ④ 계약

기간, ⑤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⑥ 다른 동종업과의 관련성, ⑦ 자금

사용기준, ⑧ 국제수지개선 기여도, ⑨ 경제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적

용하도록 하였다.37)

이상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집행된 사용내역은 <표 5-1>와 같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대일 청구권자금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6년까지 한국의 수출은 고작

연간 2,000∼5,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해외원조는 대부분「미 공법 480

조」에 의한 식량이나 소비재로 1965년까지의 차관 도입총액이 1억2,000

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37)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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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청구권자금 사용내역

(무상자금)

(단위: 천달러, %)

부 문 별 금 액 구 성 비

자본재 121,316 40.4

농림 36,548 (12.2)

수산 27,176 (9.1)

광공업 31,438 (10.4)

과학기술 20,125 (6.7)

사회간접자본 6,029 (2.0)

원자재 132,825 44.3

은행수수료 및 청산계정 45,859 15.3

은행수수료 130 -

청산계정 45,729 (15.3)

합 계 300,000 100.0

(유상자금)

부 문 별 금 액 구 성 비

자본재 200,000 100.0

사회간접자본 83,966 (42.0)

광공업 113,725 (56.8)

농림업 2,309 (1.2)

합 계 200,000 100.0

자료: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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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은 1966∼1975년 기간의 총자본재수입에서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자본재 도입의 구성비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보면 10년간의 총

자본재 수입액에서 청구권자금에 의한 자본재 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권자금 집행 1차 년도인

1966년에 28.0%, 그 다음 해인 1967년에 10.7%에 달하고 있어 도입당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2 > 196 6∼19 7 5년 연도별 자본재 수입상황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총자본재수입(A)
청구권자금에 의한

자본재 수입(B)
B/A

1966 224.6 62.8 28.0

1967 382.0 40.9 10.7

1968 621.0 31.3 5.0

1969 711.4 16.9 2.4

1970 688.7 15.4 2.2

1971 807.1 29.2 3.6

1972 879.2 55.1 6.3

1973 1,330.5 12.3 0.9

1974 2,153.9 47.1 2.2

1975 2,212.7 10.3 0.5

합 계 10,011.1 321.3 3.2

자료: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90.

한편 동 기간중 각 산업별 총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청구권자금의 기여

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9%, 건설업이 3.8%, 농림수산업이 3.7%, 전기

수도가 2.1%, 운수통신이 1.0%, 서비스부문이 0.6%, 공공행정부문이 0.6%,

광업이 0.4%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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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입된 자본재에 의해서 생산된 국민총생산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금이 쓰인 사업별 생

산실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자료의 미비로 경제기획원은 청구권자금에 의

한 각 산업별 GNP 규모와 청구권자금에 의한 국민총생산의 규모 및

GNP 성장률은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3>, <표 5-4>와 같다.

<표 5- 3 > 청구권자금에 의한 산업별 생산( 19 70년 불변가격)

(단위: 10억원)

연도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수도

운수

통신

공공

행정
서비스 합계

1966 10.17 - - 12.57 0.12 1.00 - 0.01 23.87

1967 3.95 0.10 2.23 10.72 0.62 1.70 - 0.58 19.90

1968 5.52 0.06 5.98 8.61 0.95 2.06 0.58 0.72 24.48

1969 12.48 0.03 10.28 10.21 0.35 1.54 0.48 0.83 36.20

1970 9.96 0.08 17.23 8.01 2.22 1.61 0.43 0.62 40.16

1971 10.44 0.06 23.37 6.58 2.22 1.88 0.36 0.61 45.52

1972 9.32 0.05 29.38 5.58 1.31 1.80 0.26 0.72 48.42

1973 10.67 0.08 49.74 5.94 1.53 2.11 0.25 0.83 71.15

1974 11.36 0.08 58.14 5.41 1.55 1.92 0.27 2.16 80.89

1975 13.79 0.08 86.39 8.67 1.60 1.90 0.25 4.03 116.71

주: 한계자본계수에 의한 추정치임. 단, 제조업부문은 실적치를 이용.

(한계자본계수는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의 계수가 여타 고정자본재의 그것

과같다고 하는 가정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산자본재는 해외자본재보

다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의 계수는 국산자본재의 그

것보다 낮다.)

자료: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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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 청구권자금과 국민총생산( 19 70년 불변가격)

(단위: 10억원, %)

연도
청구권자금에 의한

총생산액 (A)
GNP
(B)

청구권자금에

의한 GNP성장률
A/B

1966 23.87 1,719.18 1.55 1.39

1967 19.90 1,853.01 1.15 1.07

1968 24.48 2,087.12 1.32 1.17

1969 36.20 2,400.49 2.32 1.51

1970 40.16 2,589.26 1.67 1.55

1971 45.52 2,826.82 1.75 1.61

1972 48.42 3,023.63 1.71 1.60

1973 71.15 3,522.72 2.35 2.02

1974 80.89 3,825.50 2.30 2.11

1975 116.71 4,107.71 3.05 2.84

주: 한계자본계수에 의한 추정치임. 단, 제조업부문은 실적치를 이용.
(한계자본계수는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의 계수가 여타 고정자본재의 그것

과 같다고 하는 가정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산자본재는 해외자본재보

다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의 계수는 국산자본재의 그

것보다 낮다.)

자료: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96.

청구권자금 집행기간 각 년도의 경제성장률에서 청구권자금에 의한 성

장률이 차지하는 청구권자금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표시해 보면, <그림

5-1>과 같다. 연 평균 19.3%의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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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청구권자금의 경제성장기여율

(단위: %)

자료: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97.

이밖에도 청구권자금은 당시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의 청구권자금은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처리 과정상의 문제나 일본

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결여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차원

을 떠나 생각하면, 일본의 청구권자금이 베트남전 참전 특수와 더불어

1970년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 . 일북 수교자금 집행 예상도

일북수교가 성사되어 거액의 수교자금이 북한에 제공된다면, 그 형태와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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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협상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수교가 언제 실현될

지 불투명하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구체적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든다. 북한 역시 액수에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

집행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다. 그러나 앞의 한일 청구권자금 사례로부터 몇 가지 것들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한일 청구권자금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보상의 성격을 띠

었으나, 사용목적은 이 자금을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수행에 필수 불가결

한 해외자본 조달에 충당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간접자본이나 기간산업의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기계, 설비 등 자본재의

수요에 충당시키는데 기본적 의의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민간 상업차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수익성이 낮거나 혹은 투자액이 비대하여 민간자본 동원이 곤란한 소양

강 다목적 댐이나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 등에 투자되었으며 둘째, 개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획 수행의 여건조성에 필요한 사

회간접자본 부문, 즉 경부고속도로 및 항만 등의 건설과 인력개발에 투자

되었으며 셋째, 청구권자금 도입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도록 하기 위해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업과 영세제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38)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북한 역시 대일수교 자금을 파탄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일

청구권자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상자금, 유상차관, 일본수출입은행의 상업

차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5∼10년에 걸쳐 재화 및 용역의 형태로 제공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하에서 예상되는 用處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38)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6년,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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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량난 해결

- 농업용수개발사업: 양수장 설치, 지하수개발

- 농업기계화사업: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동력분무기, 트랙터 도입

- 토지정리사업: 불도저 도입

- 수해방지대책 사업: 홍수경보시설 도입

- 종자개량사업

- 축산진흥: 사육기술개발, 사료공장건설

- 수산진흥: 어선도입 및 건조, 어선장비개량, 어선동력개량, 수산물가공

공장건설, 어업기본시설 확충

② 전력난 해결

- 다목적 댐 건설

- 화력 및 수력 발전소 건설

- 송배전 시설 확충

③ 기간산업 정비

- 철강금속(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청진제강소)

- 비철금속(남포제련소)

- 화학공업(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 기계공업(희천공작기계공장)

- 수송기계(원산수리조선소)

등의 노후 설비교체 및 신규설비 도입

④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수송(도로, 항만, 철도)능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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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유선, 무선, 변환기)시설 확충

- 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⑤ 경공업 육성

- 섬유, 의류, 봉제

- 신발

- 가전

부문의 설비도입

⑥ IT관련 사업 육성

한편 수교가 가시화되면 일본기업들은 이제까지의 소극적, 부정적 자세

에서 벗어나 수교자금의 집행에 참여하고자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즉,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이후의 기업차원의 교역과 투자는 수익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것으

로 예상되는데, 수교자금 프로젝트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일본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후속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나, 북한의 투자환경

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일본기업의 활발한 투자는 이루어지기

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교자금 집행 이후의 북한투자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결국 향후 상당 기간 일본기업의 움직임은 수교자금의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북수교 자금은 공적 자금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형태로 집행될 것인데, 앞에서 서술한대로 무상자금(중여)과

유상차관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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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까지의 일본 ODA의 사례를 보면, 무상자금은 조건부(tied)

방식으로, 유상자금은 조건 없는(untied)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다. tied 방

식은 일본정부가 프로젝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일본

기업에게만 참가가 허용되어 왔으며, untied loan의 경우 자금을 공여 받

는 국가가 주로 자국기업에게만 프로젝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시켜 왔

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자금의 경우, 유상차관의 경우도 입찰 참가자격을

일본국적을 가진 법인 내지 자연인에게 한정시켰기 때문에 <표 5-5>의

포항제철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이 도입한 모든 자본재의 제작

및 공급자가 일본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상차관 프로젝트에의 입찰 참가자격을 자국 기업으

로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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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 포항제철 1기 설비 구매계약 일람

(단위: 천달러)

설비명 공급자 설비제작자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FOB)
차관

금액

원료처리

제선

코크스

소결

三井物産

三菱商事

東洋棉花

三井物産

日本컨베이

三菱重工業, 三菱電氣

日本오토

石川島번磨重工業

71. 5.15
71. 5.27
71. 6.22
71. 3.31

6,440
5,778

13,987
15,046

1,578
5,778

12,589
15,046

제강,석회소성

산소

伊藤忠商事

三井物産

川崎重工業

日本酸素

71. 4.26
71. 1.12

14,682
3,880

2,424
3,610

분괴

강편

열연

후판

三菱商事

三菱商事

三菱商事

푀스트

三菱重工業, 三菱電氣

神戶製鋼

三菱重工業, 三菱電氣, 中外爐

푀스트

71. 5.7
71. 5.27
70. 9.19
70. 6.23

15,600
5,176

36,648
24,345

12,820
5,176

34,816
19,476

수배전,발전송풍

가스중유, 증기

급배수

東洋棉花

東洋棉花

三井物産

副士電氣, 富士通, 古河電工

日本揮發油, 富士電氣

荏原

70.11.25
71. 5.20
71. 5.15

12,050
4,081
2,810

11,448
650

-

항만하역

구내수송

철도

丸紅飯田

三菱商事

三井物産

丸紅飯田

住友重機械, 日立製作所

富士電氣

日本軌道

71. 1.12
71.11.22
71.11.22

3,613
1,817
1,138
1,046

-
1,817
1,138

-

주물선 三菱商事 三菱重工業 72. 9.28 9,594 8,635

합 계 177,651 137,001

자료: 포항제철주식회사,「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포항제철25년사」, 1993년,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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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수교 자금이 언제, 어디에 쓰여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북한경제의 재건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 남북경협 추진전략 역시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

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연구는 대단히 미진한 편이

다. 특히 일북수교 자금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

부 역시 일북수교는 남북관계 진전과 배치되지 않으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경제의 북한 특수 에 일북수교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언급만 하

고 있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 향후 한국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관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대북경협에 대한 시각의 전환: 양자적 접근에서 다자적

접근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 남북경협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한국정부

는 이에 화답하여 경의선 복원공사, 개성공단 개발39) 등에 나서고 있다.

39) 물론 김정일로부터 개성공단 개발허가를 받은 것은 현대이다. 그러나 1단계 10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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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너진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재원을 한국경제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차다. 한 예로 경의선이 이른바 철의 실크

로드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산-개성간 단절구간 연결, 북한측 철도개량

및 복선 전철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철도청의 계산에 의하면 약9조

원의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경제의 재건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이 이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결국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의 협

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일북수

교 자금이다.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 획득

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집행시기가 일북수교

자금보다 늦고 자금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북수교 자금보

다 파급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때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일본의 대북접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

응하여 남북관계 진전과 일북관계 진전을 경쟁관계로 인식40)하고 일본기

업의 북한진출에 앞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주장41)이 횡행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그릇된 현실 진단으로 말미암아 당초 의도와는 달

리 국익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막연한 반일정서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남북경협과 일북경협은 상호

조성사업에 한국토지공사가 거의 전액의 개발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고 있다.
40)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 바로 이러하였다.
41)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 인물로는 중앙대 김성훈 교수를 들 수 있다. 김 교수는 일본

이 환일본해경제권(동북아경제권) 구상을 현대판 대동아공영권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지를 펼쳤다(「동북아시대의 한민족」, 경실련, 1993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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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

리오는 일북수교 자금이 집행되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 시설

이 확충된 바탕 위에서 한국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전개하는 것

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구상이다.

이렇듯 한국은 남북경협과의 보완적 작용을 통한 통일비용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일북수교 자금의 집행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

후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해제나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성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양자적 접근이 아니라, 일

본, 미국, 국제금융기구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경제재건이라는 다자적

접근방식을 새로운 기준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주체성 상실이 우려된다면, 한국이 다자 구도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심적 역할이란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적극적 외교를 통한 정책조율과 역할분담에 대한 국제적 합

의도출이야말로 중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더 이상

북한경제재건에 소요되는 비용과 한국경제의 여력에 대한 냉정한 타산

없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한국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과욕을 부

려서는 안 될 것이다.

2 .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에 부합되는 일북 수교자금 활용

앞서 지적했듯이 일북 수교자금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투입되게 된다.

문제는 경제재건의 방향이다. 즉, 이 자금이 무너진 계획 메커니즘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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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쪽으로 쓰여질 것인

가는 북한경제의 앞날과 관련,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주지하듯이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은 붕괴되기 시작,

몇 년전부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구조를 나타내 보면, <그림

6-1>와 같다.

<그림 6- 1> 북한경제 파탄 구조도

사회주의 우호무역의 소멸

물자부족(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지령형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공장가동률의 저하 국영상업·배급제의 마비

산업연관의 붕괴

자력갱생론의 변질,전반적 무질서 상태

지하경제의 확산

(생산) (소비)

자료: 필자 작성

그런데 일북 수교자금의 투입은 계획 메커니즘을 붕괴시킨 주범인 물

자부족 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일북 수교자금은

과거청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장경제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공

되는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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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수교자금을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이 될 것이며, 중국,

베트남식의 본격적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김정일 정권의 이제까지의 태

도를 감안할 때, 일본으로부터의 용역과 재화의 도입이 개혁·개방의 촉

진으로 직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만일 김정일 정권이 이 자금을 계획 메커니즘의 복원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시행 초기에는 계획기능이 상

당 부분 되살아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현상일 뿐, 지령형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

로 인해 결국 계획 메커니즘의 복원을 통한 경제재건은 실패하고 말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일북수교 자금이 계획 메커니즘의 복원을 통한 경제

재건에 쓰여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

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누군가가 또 북한경제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단순한 재건

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재생을 대북경협의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북수교 자금의 사용이 북한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경제체제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북수교 자금은 과거청산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자금 제공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 힘들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술지도 및 일본산 기자재의 공급을 통해 북한

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제고시키는 정도일 것이다. 결국 일북수

교 자금의 힘만 가지고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남북경협 및 국제금융

기구 차관과의 보완적 역할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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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북한과의 수교가 이루어질 상황이 조성되면, 북한의 IMF, 세계

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기구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조건은 일북수교 자금과는 확

연히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경우, 먼저 신규가입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시장경제 연수를 시키고, 다음으로 통계를 제공받아 경제측

정을 성공적으로 끝내야지 체제이행 경제(transitional economy)로 분류하여

비로소 차관 공여를 검토하게 된다. 즉,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에는 시장경

제로의 이행이라는 조건(conditionality)이 확실히 붙어 있다.

따라서 일북수교 자금집행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차관제공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

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조건 없는 일북수교 자금만

받아들이고 국제금융기구 차관도입은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대응수단을 찾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남북경협과 일본기업의 수

교자금 이외의 대북경협사업을 유보함으로써 계획경제로의 회귀 움직임

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만으로

파탄한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북수교 자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그리고 남북경협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가 各異하다. 일북수교 자금은 과거청산을, 국제금융기구 차

관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을, 남북경협은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

계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을 각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남

북경협의 일차적 목표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을 통

한 통일비용의 절감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관계개선과 긴

장완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속하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비

즈니스는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의 개혁·개

방 유도를 공개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그러나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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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라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개혁을 촉

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 일북수교 자금, 국제금융기구 차관이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 한국

이 해야 할 일은 북한경제의 재생을 위한 국제적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다.

3 . 한국의 참여방안 모색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1970년대 중동특수와 비교할

수 없는 북한 특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북한 특수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자금은 남북경협, 일북수

교 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

하였듯이 한국은 일북수교 자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집행에 한국 경

제계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복안을 세워놓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북수교 자금집행에 한국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대북수교 자금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ODA의 형태를 띠고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상

ODA는 증여와 유상차관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과 담당기관은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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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ODA의 형태와 실시기관

형 태 내 용 실시 기관

증여

무상자금협력
(일반무상원조, 수산무상원조, 재해긴급원조,
문화무상원조, 식량원조, 식량증산원조)
기술협력
(국내연수 실시, 전문가 파견, 청년해외협력대
파견, 국제긴급원조, 개발조사, 非프로젝트방
식 기술협력 등)

외무성,
국제협력사업단(JISA)

외무성, 국제협력사업단,
통산성, 농림수산성 등

정부대부

(엔 차관)
프로젝트 차관

非프로젝트 차관, 채무구제 등

해외 경제협력기금

(OECF)

자료: 白鳥正喜, 「ODAフロンティア」, 大藏省印刷局, 1995年, p. 48.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금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① 무상자금: 일본이 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는 일본기업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

나, 한일당국간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전자로 결정이 되면, 한국기업은 수주를 받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에는 일본정부가 선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기업의 독자적인 입찰 참여, 일

본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입찰 참여, 일본 및 제3국 기업까지 포

함한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3국 기업으로는 미국기업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가급적 후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외교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한국기업들은 적절한 일본의 사업 파트너를 물색, 선정

하여 전자로 결정되든 후자로 결정되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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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② 유상자금: 북한이 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일반적 예상으로는 북한이 입찰 참가자격을 자국 기업에 한정시킴으로

써 유상차관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낙후된 북한 기업이 과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외국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북한이 어느 나라 기업을 택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계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국, 일본, 미국 등 서방국가의 플

랜트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십분 활용,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프

로젝트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신포 경수로건설 계약 때처럼 한국의 기술과 장비를 거부

하면, 달리 참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수출입은행 등이 대북경협을 위한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

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지원하고, 한국이

다시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이다. 이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삼각 경제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의 대북경협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노

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사회는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

리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라도 이 같은 노력을 본격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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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형성, 심화되고 있는

한일우호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이 대북관계 개선을 양자적 시각에

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매개로 한 삼각관계로 인식,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극적으

로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과거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첩경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경제 재생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민간 학계가 주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를 확대시켜 한

일 경제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것도 위에서 제기한 대북경협에 있어

서 한일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북관계의 변화를 한반도 냉전구

조 해체와 통일비용 분산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수립과 그

것의 대담한 실행이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경제기획원. 1976.「청구권자금백서」.

신지호. 1998. 8.「섣부른 反日이 國益 해친다」.『新東亞』.

. 2000. 「북한의 개혁·개방-과거·현황·전망-」. 도서출판 한울.

. 2000.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 21세기의 시각」. 통일부.

포항제철주식회사. 1993. 「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포항제철25년사」.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북한뉴스레터」. 각호.

한국은행. 2000. 「1999년 북한 GDP 추정결과」.

[日本文獻]

靑山遙. 1989.「日朝貿易35年の歷史」.「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88年の回顧と

89年の展望」. JETRO.

小田川興. 1998. 「日朝交涉の步みをたどる」. 小此木政夫 外.「北朝鮮,その實像と

軌跡」. 高文硏.

河合弘子. 1987.「北朝鮮の開放政策と日朝貿易 日朝貿易への影響と役割」.

小此木政夫 編. 「岐路に立つ北朝鮮」. 日本國際問題硏究所.

外務省. 1997. 「外交靑書 1996」.

尾勇一郞. 1977.「日朝貿易の歷史」. 「北朝鮮の産業と貿易」. JERTO.

小牧輝夫. 1997.「日朝貿易の擴大」. 小此木政夫 編著.「北朝鮮ハンドブック」. 講

談社.

白鳥正喜. 1995. 「ODAフロンティア」. 大藏省印刷局.

世界經濟情報サ ビス. 1988. 「北朝鮮: 經濟·貿易の動向と見通し」. ARCレポ

ト1987年版.

田中明彦. 1991. 「日中關係 1945∼1990」. 東京大學出版會.



參考文獻 83

田中喜 彦. 1997. 「日朝經濟關係の現狀と展望」. 渡 利夫 編著.「北朝鮮の現狀

を讀む」. 日本貿易振興會.

JETRO 海外調査部 中國team. 1979.「北朝鮮經濟の現狀-輸出擴大の途を求めて」.

「日朝貿易の現狀」. 日本貿易振興會.

日朝文化交流協會. 1990. 「資料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東アジア貿易硏究會. 「東アジア經濟情報」. 各 .

大藏省 通關統計.

「每日新聞」

「朝日新聞」

「讀賣新聞」

「朝鮮商工新聞」



부록 : 한일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사례

<농수산업 및 에너지 분야>

o 말레이시아에서 대림엔지니어링과 住友商事가 발전소설비 공동수주

- 住友商事는 말레이시아에서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수주. 설비제작은 이탈리아의 안살드, 부대장비는 대림엔지니어링이

담당 (日本經濟新聞, 1994. 8. 28)

o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과 三菱重工業이 플랜트 공동입찰

- 三菱·현대건설은 이탈리아의 베레리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사우

디아라비아의 슈케이쿠 석유발전소계획(출력 100만 KW)의 국제입찰에

참여. 사업비는 총 8∼10억 달러 (日本經濟新聞, 1995. 3. 25)

<인프라 분야>

o 미국(뉴욕)에서 대한항공과 일본항공이 건설업 진출

- 일본항공(JAL)·대한항공·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도이치항공의 4사가

뉴욕시의 존 에프 케네디(JFK)국제공항 터미널 빌딩을 공동 건설. 완

성예정은 1998년으로 총공사비 4억 3,500만 달러 (日本經濟新聞, 1995. 9. 7)

o 중국(蘇州)에서 삼성그룹과 三井物産, 三菱商事가 부동산개발에 합작진출

- 三井物産, 三菱商事는 江蘇省 蘇州市에 공업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투자회사 「싱가포르·蘇州·타운십·디벨롭먼트

(SSTD)」에 공동출자하기로 발표. SSTD는 蘇州工業, 園區發展公司와



부록: 한일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사례 85

공동으로 蘇州市의 약 70㎢ 부지에 종합공업도시의 건설을 추진.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학교·상업시설 등을 3期에 나누어 15년부터

20년에 걸쳐 건설, 최종적으로 인구 약 60만명의 도시로 조성할 예정.

프로젝트 투자총액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三井物産, 三菱

商事의 출자액은 합계 225만 달러로 양사가 절반씩 분담. 출자액은 사

업개발에 맞추어 향후 1천만 달러까지 증액할 예정. SSTD에는 양사

이외에 싱가폴 기업 19社, 한국기업 1사(삼성)가 참가하고 있고 현재

의 자본금은 4,500만 달러. 프로젝트의 제1기 공사는 1994년 8월에

착공 (産經新聞, 1995.8.28, 日刊工業, 1995. 8. 28)

<경공업분야>

o 인도에서 경방과 마루베니(丸紅)가 綿紡績에 합작진출

- 丸紅은 경방, 인도의 대형방적회사 발트만과 공동출자로 7월 뉴델리

근교 히마찰 프라데쉬州에 「VKM COLOURSPIN」을 설립(출자비율:

발트만 78%, 경방 12%, 丸紅 10%). 1995년 6월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1,45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1996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 생산능력은 연간 3천톤. 제품은 T셔츠에 사용되는 순면사와 폴

리에스터 면혼방사 (日本經濟新聞, 1995. 6. 27)

<기간산업분야: 중화학공업>

o 태국에서 포항종합제철과 일본측의 新日本製鐵, 川崎製鐵, 住友金屬工

業, 三菱商事, 三井物産이 철강업에 합작진출

- 태국정부의 투자위원회는 新日鐵·浦港製鐵과 시암그룹간에 합작으로



냉간압연강판 생산을 정식 인가. 합작사인 「시암 유나이티드 스틸

(SUS)」(자본금 약 130억엔)을 설립. 태국동부 라용현의 공단에 640억

엔을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 생산품목은 자동차, 가전용의 강판으로

연산 100만톤 규모. 1998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예정 (朝日新聞,

1995.6.16)

- 「시암 유나이티드 스틸(SUS)」의 최종 출자비율이 당초안보다 일본

측과 태국측의 비율이 각각 5% 증가되어 37%, 60%로. 그러나 한국측

출자는 13%에서 3%로 감소 (日本經濟新聞, 1995. 8. 5)

o 베네수엘라에서 한보철강과 神戶製鐵이 합작으로 철강업 진출

- 미국·이탈리아·한국의 대형전기로업체들이 합작사업을 위해 신규회

사를 설립. 연산 100만톤의 제철소건립 계약을 1995년 2월에 체결. 사

업비는 대략 총 250억엔(일본측 49%, 한국측 15%). 1997년부터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여 구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할 예정 (日本工業新聞,

1994. 12. 13)

o 태국에서 현대건설과 三井造船, 伊藤忠商事가 플랜트 공동수주

- 三井造船등 3사는 공동으로 태국의 비료업체로부터 플랜트를 수주. 三

井造船은 플랜트의 주요부분을, 현대건설은 부대공사를 담당 (日本工

業新聞, 1994. 7. 1)

o 태국에서 선경건설과 日商岩井가 플랜트 공동수주

- 日商岩井는 태국에서 방향족 플랜트를 공동수주. 미국 바쟈사는 엔지

니어링을, 선경건설은 기기조달 및 현지설치를 담당. (日本工業新聞,

199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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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말레이시아에서 대림엔지니어링과 丸紅가 플랜트 공동수주

- 丸紅는 대림과 이탈리아 엔지니어링회사인 스남 플로게티와의 3사 연

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총 6억 1천만 달러(약 512억엔)에 상당하는 대

형가스분리 플랜트를 수주. 말레이시아 동부 遠海에서 생산된 천연가

스를 메탄·에탄 등의 각종 가스로 분리하는 플랜트 2기를 말레이시

아 국영회사 페토로나즈에 납품 (日本經濟新聞, 1995. 6. 28)

o 인도에서 대우그룹과 도요타자동차가 승용차시장 진출

- 대우는 인도의 DCM그룹과 도요타자동차의 합작회사인 「DCM도요

타」에 자본참여를 하여 내년부터 승용차생산을 시작 (日本經濟新聞,

1994. 6. 8)

o 베트남에서 한국의 세영인터내셔날과 일본의 세이로기계가 자동차조립

사업에 진출

- 베트남의 중공업성과 호치민시 공업국은 한국기업 및 일본기업(통일

교)과 합작으로 1991년 6월에 메콩유한회사(자본금 1000만 달러)를 설

립, 호치민시에서 4輪구동차 「메콩·스타」의 생산을 시작(朝日新聞,

92. 5. 10)

<기타>

o 유럽에서 삼성전자와 NEC가 반도체 생산제휴

- 1995년 4월부터 NEC세미컨닥터(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4M DREAM

을 삼성 포르투갈에 웨이퍼 상태로 공급. 삼성은 이것을 최종제품으로

마무리해 EU국가에 판매할 예정. 공급수량은 월 10만개 정도 (日本經



濟新聞, 1995. 2. 6)

o 에콰도르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일본석유가 컨소시엄(미·일·한)으

로 유전 공동개발

- 日本石油社는 에콰도르 동북부 유전지대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권을

취득. 미국·한국의 석유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콰도르 정부와

採鑛·개발에 관해 계약을 체결 (日經産業新聞, 1995. 1. 20)

o 러시아에서 한국의 삼성, 대우, 현대와 일본의 동경무역이 합작으로 천

연가스 개발

- 추정매장량이 1조㎥로 러시아 최대규모의 천연가스가 있는 러시아 극

동의 사하공화국에서 1992년 10월 한일 합작으로 가스개발을 위한 사

업조사회사가 설립. 합작회사에는 일본의 동경무역, 한국의 삼성, 대

우, 현대가 참가. 사하공화국내의 지질·에너지 자원 등을 조사·분석

하는 것이 목적 (日本經濟新聞 1992. 9. 4)

o 북미에서 현대상선과 川崎汽船이 해운업(정기 컨테이너 항로)

- 일본의 川崎汽船은 한국의 현대상선, 타이완의 얀민사와 북미대륙 서

해-유럽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공동배선을 1996년 1월부터 실시

(日經産業新聞, 95. 2. 8)

o 한국의 동우선박과 일본의 川崎汽船이 화물집하업무 합작

- 川崎汽船은 1990년 4월 한국의 동우선박과 화물집하, 항만 정박시 선

박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합작회사를 설립. 川崎汽船이 3

할, 동우선박 7할 출자 (日本經濟新聞, 199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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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진그룹과 伊藤忠商事가 국제택배서비스업 공동제휴

- 이토츄상사는 한국의 한진그룹과 국제택배사업에서 공동제휴, 한일간

의 택배서비스를 개시. 향후 양사는 합작으로 아시아전체 네트워크 구

축을 목표 (日本經濟新聞, 1990. 3. 17)

o 중국 廣州에서 LG그룹과 三菱商事가 유통업에 합작진출

- 三菱商事는 LG그룹 및 홍콩의 무역회사 리 앤드 안과 공동으로 중국

廣州市 근교에 외국업체들이 가전제품 및 일용품 등을 소매점과 개인

에 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센터를 개설. 1995년 9월에 착공해서 1996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비는 1억2천만 달러로 추산 (日本工業新

聞, 1995. 8. 1)



Exec ut ive S umma ry

Prospects for Japan-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Jiho Shi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which has accelerated bringing about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has been showing keen interest in

Jap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North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when and how Japan, the

second-largest economy, will pursu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Futu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ll be hugely affected by the outcome

of this decision.

Japan has mad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by gradually and

steadily promoting economic exchanges with them. However,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passive in and even negative toward their cooperation with the North since

the mid-1970s, when the North could not repay trade loans to Japan. A series of

events during the past ten years, such as suspicions of nuclear arms development and

the firing of a Daepo-dong missile, have aggravated Japanese public sentiment toward

the North. The only Japanese-North Korean tie has been Japanese food aid for

famished North Koreans. In contrast, however, North Korea hopes to revive

economic support from Japa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ill only start in

earnest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But it will only be possible when the problems involving the missile firing and the

Norths kidnapping of Japanese citizens are resolved.

I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realized,

Japan will like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worth USD 5~10 billion to the North in

the form of goods and services. No doubt, this will hugely affect the future

economy of North Korea, whose economic scale is currently minimal. The Souths

role in this is to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to see that these funds are used

effectively. First, South Korea should shift its previous view o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from focusing only on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focusing on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North by cooperating with

Japa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econd, it should ensure that

Japanese financial assistance should serve to bring about systemic reform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at can lead to the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Finally,

the South should seek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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